
화평법, 유명무실화 우려된다!
환경부, 시행령에서 규제 물타기 … 화관법도 과징금 완화

정부는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출자료는 9개에서 4개로 줄였고, 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로운 방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에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를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고 12월26일 밝혔다.

협의체는 2013년 9월부터 격주로 1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

왔다.

화학업계가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요구한 것은 수락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용은 관련업

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연구개발용은 사업장 밖으로 이동이 허용되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부 부과기준을 곱

해서 산정할 방침이다.

주요 물질은 물질별 누출량 기준을 마련하고 누출 시 즉시신고 판단시점을 사고발생 15분 이내로 정하며

긴급대응 조치로 지연됐을 때는 면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3년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4년 1월 입법예고한 후 공식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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